
[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 51911] 잔여 영업시설의 보상 관련

#판례 1.

‘공익사업으로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잔여시설에 시설을 새로 

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포함한다.’

[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 51911]

[판결요지]

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

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

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,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

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마찬가지로 잔여 영업시설 손

실보상의 요건인 “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

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” 란 잔여 영업시설에 

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

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,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

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,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

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

석함이 타당하다.

#판례 2.

‘잔여지 손실에는 사업손실도 포함된다.’

[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두23149]

[판시사항]

구 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’ 제73조에 따라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

사용으로 잔여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,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의 범위

[판결요지]
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2007. 10. 17. 법률 재8665호로 개정되기 

전의 것, 이하 ‘공익사업법’이라 한다)제73조에 의하면,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

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



토지소유지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,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

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

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·구조·사

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

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(대법원 1998. 9. 8. 

선고누10680판결, 대법원2000. 12. 22. 선고 99두10315 판결 참조).


